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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
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
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
장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
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체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주제어 : 한국사회복지체제, 소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42-B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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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고 뚜렷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외환위
기와 정권교체라는 이중의 큰 전환기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아직 ‘복지국가’를 자처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상태이지만, 1998년을 고비로 사회복지비의 규모가 국
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으로 커지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글로벌 이코노미에 적응하려는 선진 복지국가들이 사
회복지의 축소 지향적 재편을 단행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소폭 확대’라는 역코스를 선택했
으며, 그것도 외환위기의 힘든 상황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변화했다는 분명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그 변화의 방향과 원리, 

결과, 그리고 그 변화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도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에서부터, 실질적
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발전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착시킬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연명 외, 

200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성격 지워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분명하다.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책영역이 수십 가지에 달해서 총체적 면
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측정도구가 아직 미흡하고, 정책 수단의 실제효과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개별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의 투입 측면과 산출 
측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변화양상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성격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발전방향
을 가늠하기 위해선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즉,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1)

우선, 이 연구는 GDP 대비 사회복지비의 규모나 적용대상의 확대, 급여체계의 변화 등 정책의 투
입 측면보다는 실제로 그 정책이 가져온 효과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여러 연구들(Kohl, 1982; Mitchell, 1992; Korpi and Palme, 1998)에서 주목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이나 발전정도를 투입 측면에서 볼 때와 효과 측면에서 볼 때 나타나는 편차
는 대단히 크다. 가령, 사회보장제도의 지출 규모가 큰 국가일지라도 그 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나 불

1) 이것은 1990년대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기획하고 있는 연
구의 세 가지 연구 질문, 즉, 1) 무엇이 변하였고, 그것은 어떤 변화인가? 2) 그 변화를 어떻게 설
명할 수 있는가? 3) 그 변화는 세계화 및 ‘복지국가의 재편’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 중 첫 번째의 
연구 질문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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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완화 효과는 작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살펴볼 때 예산의 크기, 법규의 공식적인 규정 등 투입측면에 초점을 두어 왔다.2) 그러나 효
과 측면에서 보다 세밀하게 점검될 때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이 더 정확하게 묘사될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시각이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그간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사회복지 서비스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한
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체제를 유형화하거나 복지정치를 분석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영역
이다(Esping-Andersen, 2000; Iversen, 2001, Huber and Stephens, 2001). 그러나 그것이 차지하는 비
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관심과 비교하면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감
이 없지 않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면, 그
것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의 하나인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양상도 점검3)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
가 가진 또 하나의 기본 시각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사회경
제적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4) 3절에서는 변화양상을 살펴보는데 활용되는 자료와 측정도구
가 제시될 것이며, 그에 따른 소득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양상이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의 
4절에서는 그 변화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면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사회복지체제론
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2. 변화의 배경;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복지체제는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선택된 공동체’로 요약될 수 있
었다(홍경준, 1999). 우선, 국가복지의 부문은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입법화를 통해 그 영역을 점차로 
확대해 왔지만, 상당히 낙후된 편이었다. 이는 국가복지의 지출규모나 주요제도의 도입 시기와 내용 
등 사회복지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되었던 바이다(김상균․홍
경준, 1999). 한편, 한국의 시장부문은 국가부문의 상대적 낙후성과 결합하여 빠른 기간동안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특히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기업복지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심화된 조직 내적, 외적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빠르게 확대해 왔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
가 혈연, 지연 등에 매개로 제공하는 연복지는 의문화화(擬文化化; culturalization)5)되어 사회성원들

2) 이는 정책 효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자료와 도구의 문제 때
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분석은 투입측면에 한정된다. 그것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자
료와 분석도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 여기에서 제시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복지정책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인과적 가설검증은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후속 연구의 과제이므로 이 연
구에서는 수행하지 않는다. 

5) 의문화화는 어떤 특성들에 대해 그것이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정통성을 부여하는 노
력의 과정들, 즉 어떤 사물이나 행위를 그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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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요컨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부문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작고, 시장부문의 기여는 확대되어 왔으며, 공동체 부문은 선택되어 존속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체제는 수출 지향적 저임금 생산체제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조응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다. 여기에서 초래되는 고통과 비효율이 적지 않았고 그에 반비례하여 변
화에 대한 열망은 매우 컸지만, 한국 사회복지체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큰 파열음 없이 이럭저럭 
유지되어 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사회복지정
책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외환위기가 실직자와 빈곤계층의 급격한 증가를 낳았고, 여․야간의 
정권교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조직화와 정책적 대응의 민감성을 확장시켰다. 그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이후 지난 4~5년 사이에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변화하였다. 실직자의 급
증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대상과 수급조건, 급여수준이 빠른 시간에 개선되었고, 국민연금은 개
보험화되었으며, 건강보험의 관리운용체계는 단일화되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빈곤정책 영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홍경준, 2002).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8년과 비교해 볼 때, 2001년의 관련 예산 규모는 2.6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3.5배나 증가했음(보건복지부, 2001)이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기적으로 볼 때,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등장이 한국 사회복지정책 변화의 전환점(turning 

point)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
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진전이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보편적인 법칙은 한국사회에도 관철되는 것이었
다. 1987년 이후 계속된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창출된 노동배제적 질서의 개혁이었고,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그러한 개혁의 구체적인 과
제였다. 실제로 노동배제적 질서의 개혁이 얼마나 성취되었는가의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민주주의 
이행 이후 역대 정부는 모두 노동통합적 개혁과 사회복지의 확대를 중요한 개혁 아젠다로 상정했다. 

심지어 권위주의 정부의 연장선상 위에 놓여 있던 노태우 정부에서도 이러한 개혁 아젠다가 제시되었
으며, 그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 의료보험의 확대,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1992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정치적 수사를 앞세워 국민연금의 농어촌 지역 확대 시
행,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의 시행과 같은 일련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기득권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수사 차원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질적 변화는 ‘생산적 복지’를 중요한 국정이념으로 제시한 김대중 정부에
서 이루어졌다. ‘생산적 복지’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정부
의 핵심적 정책 아젠다로 상정하고 실행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었다. 물론 김대중 정부에서 사회복
지정책의 실질적 변화가 가능했던 또 다른 배경에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따라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힘도 있었다. 이들은 사회복지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요구를 조직화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지칭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경구(199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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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이슈는 점차로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
게 되었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도 커졌다.    

<그림 1>은 민주주의 이행 시기인 1987년 이후의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비 규모와 30인 이상 사업
체의 전체 노동비용 대비 법정복지비와 법정외복지비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나타낸 것이
다. 먼저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의 시기인 1988~1992년까지와 김대
중 정부의 시기인 1998년~2001년 사이에서 지출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짐을 알 수 있다. 노태우 정부 
시기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의 분출 속에서 급격한 민주주의 이행이 이루어졌던 민주주
의의 초기 전환기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 의료보험의 확대,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분출한 개혁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노동배제적 질서의 개혁은 노동운동의 정치조직
화 실패와 3당합당을 통한 지배연합의 재구축 과정을 통해 미완의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고, 이후에 
등장한 김영삼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실질적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보장비 지출 규
모는 한편으로는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공고해지고, 다른 한편으론 세계화 
확산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야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주 1): 사회보장비는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비의 지출임.

   2): 법정복지비와 법정외복지비는 30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비용 대비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2 보건복지통계연보, 2002.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림 1>  국가복지와 기업복지 규모의 변화추세: 198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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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이 중대한 전환점이었음은 다른 측면에서도 관찰된다. 권위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가졌던 국가는 사회성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복지요구의 일부는 기업에, 또 다른 일부는 가족
을 비롯한 공동체에 전가해 왔다.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선택된 공동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특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어 왔던 것이다. 그에 따라 기업이 지출하는 법정외복지비는 법
정복지비보다 항상 컸다. 기업복지가 국가복지보다 큰 비중을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법정외복
지비가 법정복지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것인데
(김상균․홍경준, 1999), 기업복지가 상대적으로 발전해 있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법정복지비의 규모
는 법정외복지비의 규모보다 2~3배 정도 큰 것이 상례였다. 

법정복지비와 법정외복지비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에는 변화한다. 법정외복지비는 1993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폭이 줄어드는데, 특히 외환위기를 경과하
면서는 전체 노동비용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한다. 반면에 법정복지비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전체 노동비용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1998년 이후부터 급격
히 늘어나서 2000년에는 법정외복지비를 초과하게 된다. 법정복지비와 법정외복지비의 역전은 2001년
에도 계속될 뿐 아니라, 그 차이는 더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1998년 이후 이루어진 국가복지의 확대
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와 기업간의 역할분담 방
식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와 기업간의 역할분담 방식의 변화는 <그림 2>를 통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
다. 국가복지의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정외복지비로 산정한 기업복지비는 1993년을 기
점으로 전체노동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1995년 이후 약간 
변화하는 듯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는 더 확대되어 나타난다. 기업복지의 축소는 법정외 복지비
를 현금급여에 비교할 경우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경기가 호전된 1999년 이후에도 현금급여 대비 
기업복지비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와 기업간의 역할분담 방식
의 변화를 이끌어낸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화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 이 연구
의 가정이다.    

시장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긴축재정 등으로 요약되는 세계화의 핵심적 내용은 그 자체로 보면 사
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화가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주장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논의도 적지 않다(정무권, 2002; 조영훈, 2002). 하지만, 좀더 시각을 넓혀 보면 세계화의 확
산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효과는 결코 일방적이고 단선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Rodrik, 

1996; Garrett, 1998; Huber and Strephens, 2001). 세계화의 확산은 여러 매개경로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매개변수들의 특성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류진석, 2001).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초래하였
다. 우선, 세계화는 ‘낙후된 국가’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1997년 말 갑자기 들이닥친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후진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의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이 부과한 이행조건은 고용의 질적 하락과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고용의 질적 하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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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제도적 건실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복지의 사각지대를 넓혔다. 또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권
위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창출되었던 중산층의 분해와 빈곤계층의 급격한 확대를 초래했다. 그러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임시적으로 시행되었던 
‘한시적 생활보호’는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그간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 조치였다.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림 2>  기업복지의 변화추세: 199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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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규범의 확산은 또한 ‘성장한 시장’의 지속가능성도 제약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의 준수와 그에 따르는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기업은 자신에게 위임되었던 복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국가 또한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과 국제통화기금이 부과한 이행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위임하였던 복지의 책임을 이제는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었던 노-사-정 3자 협약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와 기업 사이의 
역할분담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확산은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복지정책
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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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1990년대 후반을 전환점으로 하여 한
국의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변화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것인데, 그에 
앞서 변화양상을 살펴보는데 활용되는 방법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석의 방법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책영역은 수십 가지에 달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소득보장제도
와 사회복지서비스이다. 특히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수당(Demogrant)으로 구
성된 소득보장제도는 빈곤의 감소와 소득불평등의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의 변동에 따른 소득불안정
성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예산의 규모나 수혜인구의 범위, 전달체계 등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영역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거대한 변환의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
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을 묘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가 우선 택한 방법은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
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1) 소득보장제도
앞의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민주주의 공고화와 세계화 확산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던 1998년을 

전후한 시기 동안 사회보장비 규모의 추세는 상당히 다르다. 사회복지정책 영역에 투입된 노력을 지
출의 규모로 파악할 수 있다면, 투입 측면에서의 변화는 이 그림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입
을 기준으로 할 때와 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의 평가는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는 
정책 목표를 그것이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의 문제, 즉 정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는 것
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빈곤 감소효과와 불평등 완화효과, 그리고 
선별성의 변화추세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 감소효과
와 불평등 완화효과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 정보를 포함한 미시자료의 분석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우선, 소득보장제도의 빈곤 감소효과는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공적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의 빈
곤정도(이전 전 빈곤)와 소득이전 후의 빈곤정도(이전 후 빈곤)를 비교6)함으로써 측정된다. 여기에
서 이전 전 빈곤은 소득보장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구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업소

6)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비교에서 조세의 효과도 함께 고려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조세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분석자료의 한계란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1996년 소비실태조
사 자료의 경우,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은 年소득으로 측정된 반면, 조세지출은 조사시점 월의 지출액
으로 측정되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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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재산소득+사적 이전 후 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한 빈곤을 말하며, 이전 후 빈곤은 이전 전 소득에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획득한 이전 소득을 더한 가구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사
적 이전 후 소득+공적 이전 후 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한 빈곤을 의미한다. 

  빈곤 감소효과= 이전 전 빈곤-이전 후 빈곤이전 전 빈곤

한편, 소득보장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의 빈곤과 소득보장이 이루어진 후의 빈곤을 비교하기 위해서
는 빈곤측정과 관련된 몇 가지의 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김환준, 2002). 먼저 빈곤선의 설정 문제인
데, 이 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액을 빈곤선으로 설정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사용
한다.7) 두 번째로, 가구규모에 따른 빈곤선 조정을 위해 전체 가구원 수에 0.5의 균등화 탄력성을 부
여한 가구균등화 지수를 활용한다.8) 세 번째로 여러 빈곤지수 중에서는 빈곤율(head-count ratio)과 
빈곤갭비율(poverty gap ratio), 그리고 Foster 등이 제안한 FGT지수(α=2)를 활용한다.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가?라는 점도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측정9)하였다.

    

  불평등 완화효과= 이전 전 불평등-이전 후 불평등이전 전 불평등

이런 식으로 효과의 측정을 통해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을 평가하는 것은 투입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방식보다는 더 정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별성
(selectivity)의 문제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공공부조는 선별성이 높다. 즉, 빈곤계층이라는 특정한 
표적집단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따라서 투입량이 동일한 경우에 선별성의 정도에 따라 빈곤감소 효
과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어떤 국가는 선별성의 확대를 통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높인 반면 또 다른 국가는 투입량의 확대를 통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높였다면, 두 국가의 소득
보장제도의 변화양상은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소득보장제도
의 선별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도 고려할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의 선별성은 소득보장 이전이 이
루어지기 전까지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빈곤한 가구에게 돌아간 소득보장 급여액이 전체 소득
보장 급여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될 수 있다.10)

7) 상대적 빈곤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한국에서 공식적인 절대빈곤선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산출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공식적인 절대빈곤선이 
산출되지 않았던 시기까지도 분석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대적 빈곤개념을 활용해야 
했다. 둘째, 소득보장제도 효과성의 변화양상을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
곤개념이 더 적절하다.        

8) 즉, 균등화 지수 = (가구원수) 0.5  . 여기에서 성인과 아동은 구분하지 않았다.

9) 가구소득을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구할 때에도 가구균등화지수를 통해 가구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주 8)의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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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예산의 규모면에서는 소득보장제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두 가지 정도의 측

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우선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정도는 사회복
지체제를 특성화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특성상 다양한 제공주체에 의해 제공
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 복지체제처럼 비상품화(not-commodification)된 채로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서와 같이 상품화되어 시장
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물론 사민주의 복지체제에서는 그것이 탈상품화되어 국가에 의해 제공되
기도 한다. 특히 유럽 대륙 국가들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서로 상이한 복지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는데,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보장제도가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또한 복지정치를 구성하는 복지동맹의 정치적 동원역량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사회적 지지기반은 전통적인 친복지 세력인 노동조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다. 여성 유권자 집단과 복지 공급자 집단이 복지동맹에 가담하느냐의 여부는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
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사항인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분석의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분석 또한 소득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효과에 초점을 두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와 자료
가 쉽게 구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투입 측면 위주로 그것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우선,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규모의 변화양상을 소득보장지출 규모의 변화양상과 비
교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소득보장제도의 확대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동반하고 있는지, 또한 그 변화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는지가 점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이 상품
화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규모는 확대된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더욱이 탈산업화의 시대에 들어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확대와 종사자 
수의 증가는 매우 빠르고 크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생산성의 증대에 따라 초래된 잉여인력 흡수
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확대를 추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Iversen and Wren, 

1998; Iversen, 2001).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종사자수의 변화 양상
을 투입 측면의 또 다른 지표로 활용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종사자 수의 증감 정도를 전
체 산업의 종사자, 혹은 서비스 산업 부문 종사자의 증감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한국 사회복지체제 변화의 전반
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것이다. 

10) 이는 소득보장의 수직적 효율성(vertical efficiency)과 동일한 개념이다. 소득보장의 수직적 효율성 
개념에 대해서는 Mitchell(199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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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보장제도의 변화양상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감소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원천별 소득정보를 수록한 미시자료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이러한 분석에 활용
될 수 있는 미시자료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도시가계조사 자료이다.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조사 가구
가 직접 가계부를 기장하는 방식을 통해 매 분기별로 가계수지 관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비교적 신
뢰성 있는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도시가계조사는 도시 지역에 비해 더 높은 빈
곤율을 보이는 농어촌 지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빈곤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자료 :고경환 ․장영식․도세록․이래연,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그림 3>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과 소득보장지출의 변화추세: 199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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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자료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이다. 이 자료는 도시가계조사 자료에는 없는 1인 가구, 농어
촌지역 거주가구, 비근로자가구 등의 소득이 조사, 발표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에는 더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1991년부터 시작되어 5년마다 조사되는 자료로 현재
는 1991년 자료와 1996년 자료, 그리고 2001년 자료만이 생산되어 있다. 그나마 발표된 1991년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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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도시가계조사자료와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모두 활용하여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자료의 특성 때문에 도시가계조
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은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효과성보다는 과소
추정된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소득보장제도의 투입 측면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전체 사회복지 투입 
측면의 변화와 함께 살펴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에서 사회복지지출은 OECD 사회복지지출항
목에 맞추어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한 것으로, 앞의 <그림 2>보다는 더 많은 항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① 노령현금급여 ② 장애현금급여 ③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④ 질병급여 
⑤ 노인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⑥ 유족급여　⑦ 가족현금급여　⑧ 가족복지서비스 ⑨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 ⑩ 실업급여 ꊉꊓ 보건 ꊉꊔ 주거급여 ꊉꊕ 기타급여를 모두 더한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는 소득보장 지출은 이 중에서 ① 노령현금급여 ② 장애현금급여 ③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④ 질병급여 ⑤ 유족급여　⑥ 가족현금급여　⑦ 실업급여 ⑧ 주거급여 ⑨ 기타급여 중 공공부조를 더
한 것이다. 

<그림 3>에서도 앞의 <그림 1>과 마찬가지로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는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는 소득보장제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면,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의 지출 규모의 확대 추세는 전체 사회복지 지출 규모의 확대 추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8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소득보장 지출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가 나타나서 1997년
에서 1998년까지의 1년간 GDP의 약 4% 수준에서 8% 수준까지로 약 2배 가까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사회복지 지출의 급격한 확대는 주로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에 따
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과 소득보장지출의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
지만, 1998년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투입 측면에서 나타난 소득보장제도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는 효과 측면에서 발생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자. 먼저 <그림 4>는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1989년과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이다. 선택된 빈곤지수에 따라 빈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빈곤율과 빈곤갭비율, 그리고 FGT지수(α=2)를 활용하여 소득보
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활용한 빈곤지수에 따라 빈곤의 정도와 빈곤감소 효과의 크기
는 차이가 나지만, 그 변화양상은 유사하다. 

우선, 빈곤의 추세부터 살펴보자. 1960년대 이후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산출한 고도성장이 다양한 
문제점을 산출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절대빈곤층을 줄이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다는 것은 대내외적
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른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down effects)가 존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림 4>를 보면 1994년을 기점으로 그런 낙리효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빈곤
지수를 활용하더라도, 1994년 이후에 한국 사회의 빈곤문제는 점차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00년의 경우 그 심각성의 정도는 매우 컸다. 가령, 1994년에 소득 이전 후 빈곤율
은 약 7.75%였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약 10.36%, 2000년에는 약 9.83%로 크게 증가하였
다. 이는 외환위기의 과정에서 IMF가 부과한 이행조건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산물이었다.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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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느 정도 진정된 2000년 이후 빈곤의 심각성은 다소 줄어들지만, 1994년의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경제성장의 낙리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자료 : 도시가계조사자료, 각년도.

<그림 4>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의 변화 추세; 198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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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득보장제도는 이러한 빈곤을 어느 정도 감소시켰는가? 1998년 이전까지의 경우, 소득보
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것은 <그림 4>에서 빈곤율, 

빈곤갭 비율, FGT지수(α=2)를 활용한 세 개의 그림 모두에서 소득보장 이전 전 빈곤과 소득보장 이
전 후 빈곤을 나타내는 그래프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다는 것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소득보장제도
의 빈곤감소 효과 정도를 직접 나타낸 네 번째의 그림은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1998년 
이전까지는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가 대단히 작았을 뿐 아니라, 그 추세 또한 뚜렷하지 않았
다. 하지만, 1998년 이후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가 상당히 커졌을 뿐 
아니라, 빈곤갭 비율과 FGT지수(α=2)로 측정한 경우는 그 추세 또한 일관성 있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가 커진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개보험화와 고용보험의 확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같은 일련의 변화가 있다. 앞의 <그림 3>에서 살펴본 투입 측
면 뿐 아니라 효과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뚜렷한 변화가 확인된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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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책이 변화했음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그 변화의 방향 또한 축소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확대 지향적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자료 : 도시가계조사자료, 각년도.

<그림 5>  소득보장제도의 불평등완화 효과의 변화 추세; 198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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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한 <그림 5>의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그림 5>의 왼쪽 그림은 소
득보장 이전 전의 소득불평등 정도와 소득보장 이전 후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지니계수로 나타낸 것이
다. 앞의 <그림 4>에서 나타난 빈곤의 추세처럼 소득 불평등 정도 또한 1994년을 기점으로 확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되풀이 말하자면,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
하는 전략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 또한 1998년 이전까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1998년 
이전까지 소득이전 전 지니계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소득이전 후 지니계수를 나타내는 그래프 사이
의 간격이 거의 없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9년의 소득이전 전 지니계수
는 0.2974, 소득이전 후 지니계수는 0.2966로 그 차이가 거의 없다. 1994년이나 1996년, 1998년에도 소
득보장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대단히 미약했다. 하지만, 1998년 이후에는 소득보장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0년의 경우 소득이전 전 지니계수는 0.2941이었는데, 소
득이전 후 지니계수는 0.2920이었고, 2002년에는 소득이전 전 지니계수가 0.2966이었는데, 소득이전 후 
지니계수는 0.2940으로 작아졌다. 소득보장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직접 나타낸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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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을 기점으로 그 효과가 커지기 시작하며, 특히 1998년 이후에는 그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림 4>와 <그림 5>를 통해 소득보장의 빈곤감소 효과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1998년 이
후 일관되게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이 두 가지 효과의 변화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자. 아래의 <그림 6>에서 위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빈곤 지표로 표시한 소득
보장의 빈곤감소 효과를 종축으로, 소득보장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횡축으로 하여 그 변화추세를 살
펴본 것이다. 

자료 : 도시가계조사자료, 각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각년도.

<그림 6>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추세; 198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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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1인 가구, 농어촌지역 거주가구, 비근로자가구 등을 포함한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분
석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앞서 기대한 바와 같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프는 1998년 
이후 소득보장의 빈곤감소 효과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의 확대가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즉, 이 시기 이후 한국 소득보장제도는 빈곤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발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은 효과성의 증대가 선별성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한 아래쪽의 
두 개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선별성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즉 수급자격의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을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투입량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선별성
을 강화해도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격의 완화, 즉 보편성의 강화와 
효과성의 증진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소득보장의 발전을 언급할 수 있다는 주장(Korpi and 

Palme, 1998)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그림 6>의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보면, 1989년부터 1996년까지는 효과성의 증진과 선별성
의 강화 사이에 일관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는 효과성의 
증진이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선별성도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울기가 1보다 적다
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화된 소득보장제도의 선별성이 그 효과성의 증진으로 고스란히 귀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1999년 이후에는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 증진의 폭이 그 이전 
시기보다 더 커지지만, 선별성은 오히려 완화되고 있다. 1999년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결국 소
득보장의 효과성 증진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선별성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앞의 <그림 3>에서 나타난 GDP 대비 소득보장지출의 규모 증가, <그림 4>와 <그림 5> <그림 6>에
서 확인된 빈곤감소 효과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의 뚜렷한 확대, 그리고 그 확대가 선별성의 강화
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분석결과는 여․야간의 정권교체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소득보장제
도가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변화양상을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판단은 더욱 굳어진다. <그림 7>은 LIS 자료를 활용하여 OECD의 몇몇 국가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가지는 빈곤감소 효과성의 변화 양상을 FGT지수(α=2)로 측정한 후, 한국의 그것과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가지는 빈곤감소 효과성의 정도는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그것에
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여전히 선진복지국가들과의 차이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1995년 무렵부터 
2000년 무렵 사이에 발생한 변화의 양상은 놀라운 것임을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세계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국가들에서는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성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본다면,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거대한 변환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는 틀림없는 발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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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IS Data, 각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각년도.

주 : 95년 무렵(미국, 영국,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1994년, 스웨덴=1995년, 한국=1996년)

   : 00년 무렵(미국, 영국=1999년, 멕시코, 캐나다=1998년, 오스트리아=1997년, 스웨덴, 한국=2000년)

<그림 7>  소득보장의 발전추세에 관한 비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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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서비스의 변화양상

소득보장제도의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는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
서의 변화를 살펴보자. 소득보장제도와의 분석의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에 초
점을 두어야겠지만, 측정도구와 분석자료의 문제를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투입 측면 위주로 분석을 진
행한다. 우선, 아래의 <그림 8>은 GDP 대비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 규모의 변화양상을 소득보장 지출 
규모의 변화양상과 비교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규모는 앞의 <그림 3>에서 활용
한 OECD 사회복지 지출항목 중 ⑤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⑧ 가족복지서비스의 두 개 항목의 지
출규모를 더하여 구성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년 이후의 소득보장 지출의 규모 증가는 급격한 것이었고, 그러한 증가
가 GDP 대비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늘린 주된 이유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규모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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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지출의 규모보다 적을 것이 모든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림 8>에서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변화양상이 소득보장 지출의 변화양상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사
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투입량 또한 꾸준히 증가해서 1990년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투입량은 
GDP의 약 0.1%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GDP의 약 0.37%에 이를 만큼 커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다. 

자료 : 고경환 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주 :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은 OECD 사회복지 지출항목 분류(구분류) 중 ⑤ 노인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⑧ 가족복지 서비스를 더하여 구성함.

<그림 8>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변화추세: 199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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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화와 탈산업화, 핵가족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커지게 된 사회복지서비
스 욕구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증가폭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
니다. 특히 <그림 8>에서 소득보장 부문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 동안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동반되었다는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소득보장의 발전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정체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발전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종사자수의 
증가를 동반하게 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그림 9>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
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변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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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만을 분석할 수 있었는데, <그림 9>를 통해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취업
자의 비중은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1992년 이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은 조금씩 늘어왔지만, 

2002년의 경우에도 전체 취업자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와 
비교하면 사회서비스 부문은 서비스 부문 취업자 대비 10% 미만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 부문의 성장 
속도와 비교해 본 사회서비스 부문의 성장 속도 또한 빠르다고 말할 수 없다.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1): 서비스산업 취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차개정(1991년) 기준의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서비
스 부문 취업자를 말함.

   2):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차개정(1991년) 기준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분 취업
자를 말함.

<그림 9>  사회서비스 부문 취업자 비중의 변화추세: 199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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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의 위쪽 그래프는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와 사회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의 변화추세를 
나타낸 것인데, 사회서비스 산업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서비스 산업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기울기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산업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
중으로 살펴본 아래쪽의 그래프에서도 이러한 점은 동일하게 확인된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발전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와 비교할 때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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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림 9>에서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상대적 정체는 <그림 10>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취업자수의 증감률 변화를 전체 취업자수의 증감률, 서비스 부문 취업자의 증감률과 비교한 결
과이다. 전체 취업자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그 증감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8
년의 전체 취업자 수는 1997년의 전체 취업자수 보다 약 6% 정도 감소하였고 경기가 호전된 2000년
의 경우는 1999년의 전체 취업자 수보다 약 4.3% 정도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든 1998년을 
제외할 경우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약 2.43% 정도씩 증가하였다.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 각 부문별 취업자에 대한 정의는 <그림 9>와 같음.

<그림 10>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취업자수의 증감률 변화: 1993~2001

-5
0

5
10

15
전

년
대

가
 증

가
율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 999 20 00 2001

전 체 산 업  취 업 자

서 가 스 산 업  취 업 자

사 회 서 가 스 산 업  취 업 자

한편, 서비스 부문 취업자의 수는 그 증가의 폭은 다르지만 1993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경
기가 호전된 2000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 약 9.8% 정도의 증가가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1992년의 경우에는 그 전해에 비해 약 3.4% 정도의 감소가 나
타났으며, 1996년까지는 그 증가폭이 전체 산업, 혹은 서비스 산업에서의 증가폭보다 적었다. 이러한 
추세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역전되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취업자의 증가폭이 전체 산업이나 서
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보다는 컸다. 가령, 1999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는 그 전
해에 비해 약 6.8% 증가한 반면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약 1.8%,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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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약 6.2% 정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향이 2000년에서도 일관되게 나
타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00년에는 다시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에서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2001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다시 서비스 
산업의 그것을 추월하지만, 1990년대 전반을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종사자 수의 증가폭이 산업 
전체의 종사자, 혹은 서비스 부문 종사자 수의 증가폭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자료: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OECD. 2001.

     OECD Annual Labor Force Statistics, Part II. 2002.
주 :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비중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ision 3)를 활용하여 2000년의 보건 및 사회사업 

종사자와 기타 사회서비스 및 대인서비스 종사자수를 전체 산업종사자 수(민간부문)로 나누어 구함.
   :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대한 정의는 <그림 8>과 같으며, 그 비중은 1998년의 지출규모를 GDP 대비로 나타

낸 것임.

<그림 11>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 양상에 관한 비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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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음을 보다 뚜렷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림 11>은 
OECD 9개 회원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정도를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비중과 전체 취
업자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비중을 통해 비교해 본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9개 국가들은 다양
한 사회복지체제 유형을 모두 망라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가 탈상품화되어 소득보장과 함께 
발전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사민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와 소득보장 위주로 발전한 독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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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와 같은 보수주의 유형의 국가, 소득보장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탈상품화 정도도 상대적
으로 낮은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커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정도가 낮은 이태리와 탈냉전 이후 자
본주의 이행의 길을 걸은 체코와 같은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복지체제들을 대표
하는 국가들이 <표 11>에 나열되어 있지만, 한국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정도가 앞서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차치하고라도,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큰 이태리나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체코와 한국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점은 한층 더 명확해진다. 이태리의 경우 1998년
의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약 0.47%로 한국의 그것보다 약 1.8배 가량 많으며, 

2000년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비중도 1.4배 정도 많다. 체코 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이태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수는 한국보다 약 1.3배 정도 많다. 

한국에서의 변화추세를 살펴본 결과, 또한 다양한 유형의 국가들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사회복
지서비스는 1990년대의 약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 10년 
동안 소득보장제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발전에 견주어 본다면, 소득보장제도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
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 명확해
진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에 대한 이상의 분석결과 몇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 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그 이후 사회복지 지출 규모의 확대는 정체, 

내지는 축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1998년 이전의 수준으로 후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주의 
이행의 심화와 세계화의 급진적 확산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하나의 전환점을 통과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역할 재조
정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급진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신자유주
의적 세계화 규범의 확산은 기업으로 하여금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수와 그에 따르는 구조조정을 명목
으로 위임되었던 복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국가 또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따
라 커진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통화기금이 부과한 이행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위임하였던 
복지의 책임을 이제는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증대
를 초래한 주된 원인은 국민연금의 개보험화와 고용보험의 확대와 같은 사회보험의 발전과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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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공공부조의 정비이다. 1998년 이후의 소득보장 지출의 규모 증가
는 급격한 것이었고, 그러한 증가가 GDP 대비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늘린 주된 이유였다. 소득
보장제도의 발전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
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선별성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
다. 이 또한 여러 지표들을 통해 확인된다. 우선, 투입 측면에서 볼 때 소득보장 지출의 규모가 급격하
게 증가하는 시기 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규모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종사자 규모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여서, 아직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발전 정도는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
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장 부문과는 대
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소득보장의 상대적 발전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체
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가? 영국 거시경제정책의 변
화를 탐구한 홀(Hall, 1993)에 따르면, 정책변화의 차원들은 다층적이다. 홀이 제시한 경제정책의 영역
을 예로 든다면 이자율의 조정이나 정부재정 운용 방식 등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변화는 존재하지만, 

정책의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변화는 1차원적 변화이다. 또한, 정책 
목표는 변화하지 않지만 그 달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수단이 도입되는 2차원적 변화가 있다. 마지막으
로 드물기는 하지만, 정책 목표 그 자체의 변화가 초래되는 3차원적 변화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3차원적 변화의 존재 여부가 체제의 전환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
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한국 복지정책구조의 변화는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더 
나아가 사회성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복지요구를 기업에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 정책 수단 또한 
변화하였다. 소득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정책 수단
이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 그 자체가 변화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 권
위주의적 산업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 물량적 성장 중심의 정책 목표는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화
와 탈산업화, 핵가족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급속하게 커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에 전가하는 정책 수단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의 유력한 증거이다.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물론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특히 1998년 이후의 변화는 발전으로 해석
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방식의 변화, 그것
은 1960년대 이후 지속화된 한국 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낙후된 국가-선택된 공동체’는 
그것의 비효율과 부적절함과는 별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절반의 
변화를 체제의 변화로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잠정적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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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ty and Change in Korean Welfare Regime ; After 1990
Hong, Kyungzoon

(SungKyunKwan University)

Song Hokeun
(Seoul National Univeristy)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Korean welfare regime during 

1990s. Democracy, globalization and the financial crisis changed the landscape of 

Korean society as a whole and provided a catalyst for the change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In order to show how and what changed in Korean welfare regime,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transformations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me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he changed aspects are as follow: (1) The ratio of social expenditure to GDP has 

increased during 1990s and now stood at ten percent level. (2)Rather than backing up 

the company welfare, government strove to build and expand income maintenance 

devices for all citizens. (3) The poverty and inequali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re very weak in early 1990s, but they are gradually getting 

stronger impact on poverty and inequality. 

But, there are also continuance. (1) In spite of the relative development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social welfare services are still poorly designed as before. (2) 

The expenditure level of social welfare services shows sharp contrast to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nd lagged behind the other OECD countries. (3)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sector employment are also not so salient. In 2002, social 

service employment is only at close to 2.5 per cent of the total employment. 

Accordingly, korean welfare regime is now characterized by a model which is to 

curb poverty and inequality by engaging in direct government provision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but refrain from expanding social service by relying on net 

welfare which encourage the provision of services within the family. A implication of 

our analysis is that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Korea saw after 1997 was not 

really an regime shift. According to the arguments of Peter Hall, first and second 

order changes in policy do not automatically lead to third order changes which 

imply regime shift. Policy changes which occurred during 1990s was not 

accompanied by a shift in policy paradigms. Family dependency in welfare is not yet 

changed.

Key words: Korean welfare regime, Income maintenance program, Social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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